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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군축과 동아시아 평화질서 전망

김 학 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코로나와 인공지능의 시대, 군축의 필요성 

코로나 감염병이 전 지구를 휩쓴 지난 1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험’들이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위험 보고서

(The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경제적 충격으로 수

많은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거시적인 자산 거품과 부채 증가가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국가 

간 갈등이나 지정학적 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군사갈등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의 실패가 

가져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 경제생활이 지정학과 사회갈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 기술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나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들도 불확실성을 높

이는 요인들로 지목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더해 초강대국 간 기술·금융·경제적 

경쟁에 이어 ‘군비경쟁’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최근의 경쟁이 한편으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국가 간 군비경쟁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론 더 나은 지적 활동을 위해 만든 AI와 인간의 고통과 노력을 덜기 위해 만든 기계를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고전적 위험과 뒤섞여 연결되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기술과 금융, 영화산업이나 새로운 인권 규범과 같이 그 변화의 속도가 빨

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분야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파악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Katzenstein and Seybert, 2018). 전쟁이나 군사갈등 같은 오래된 위험들은 이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하며, 그

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쟁과 과거의 군비경쟁이 뒤섞이는 것은 냉전이라는 과거

의 갈등과 위험이 남긴 유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기술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축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동아시아 평화질서 모색을 위한 담론의 도출을 시도한다. 

2. 군축의 역사와 흐름으로 본 군축담론의 전성기, 1990년대  

군축에 관한 개념 정립과 실천 노력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 2차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제

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군축에 대한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었다. 전간기에 군축에 관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가 국제연맹의 군축과장을 역임했던 살바도르 드 마다리아지(Salvador de Madariage)였다. 그는 군축에 대

한 저술을 통해 군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1932년-1934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군축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축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계의 군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필립 노엘 베이커(Philip 

John Noel-Baker)는 195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해 유엔 총회는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한 결의

안을 통과시켰다(프리드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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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의 역사에서 미소 냉전기는 두 초강대국이 핵 경쟁으로 치달은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냉전 당시의 군축은 단지 군비지출 축

소와 국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절멸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였다. 아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의 군축 논의는 주로 핵과 관련된 논의로,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중요한 합의들이 

형성되고, 탈냉전 이후인 1990년대 더 많은 분야에서 폭넓은 합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인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탈냉전이 이루어진 직후만 해도 과도한 군비지출을 줄이는 문제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 유

럽 국가들의 문제였다. 1990년대는 ‘군축’과 ‘군비통제’ 담론의 전성기이자 그런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본 시기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

후 다양한 불확실성이 등장하면서 군축의 흐름이 역전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테러와의 전

쟁’ 시기의 대대적 군비지출이다. 이 시기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군사갈등과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탈냉전 

이후의 군축 논의에서 새로운 흐름은 군소국가들과 국제 NGO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인도

주의, 재래식 무기 거래, 그리고 최근에는 킬러 로봇, 드론, 사이버 무기 등에 대한 여러 윤리 및 법적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Erickson, 2018: 233-245, Akimoto 2019). 

냉전기와 탈냉전기 군비통제의 차이점은 누가 주요 행위자이고, 어떤 위험이 가장 지배적이고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냉전기에는 

주로 미국과 소련이 핵 군축을 주도했고, 탈냉전 이후에는 다양한 국가와 행위자들이 더 다양한 무기와 위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두 시기의 공통점은 직면한 위험과 관련해 행위자 간 소통을 개선하고, 서로 적대적인 국가 간 위험과 상대방의 대응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결정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는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상황은 어땠을까? 1990년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에서도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

지만, 그것이 군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간행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증가했다. 이들의 군비지출은 1988년 136억 달러에서 2019년 현재 531억 달러로 증가했고, 

그 규모와 속도는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들 간 군비경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자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아시아의 군비지출이 유럽의 군비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Tan, 2013). 

3. 한반도 군축론의 과거와 현재

한국과 동아시아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군축론이 있었다. 한국에서 군축론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시기도 세계적 탈냉전의 

흐름이 이어지던 1990년대와 2000년대였다. 1989년 한국에서 개최된 군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독일의 동방정책을 이끌었던 빌

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군축과 신뢰 구축의 핵심 원칙과 근거들을 강조했다. 재정적자에 직면한 여러 정

부가 군비지출을 줄여야 했고, 평화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반대로 긴장 완화가 새로운 평화적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김우창 외, 1989: 15-22).

하지만 남북한의 분단과 냉전 구조는 보편적 평화를 지향하는 군축론을 국가 전략이나 수사로 여겨 상호 불신의 틀에 가두었다. 

북한은 사실 냉전기 수십 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한반도 군축을 제안해 왔다. 북한은 주로 주한미군 철수, 병력과 장비 상호 감축,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상호불가침 협정, 군사장비 도입 중지, 상호신뢰 구축과 군사훈련 중지, 무력도발 금지와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핫라인 설치 등을 제안하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냉전 시기엔 상대적으로 군축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전략으로 제기되는 군축 제안보다는 상호 신뢰구축 방안을 더 강조하며 무력 포

기 선언이나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이호제 편, 1989: 190-196). 

남북한의 군축 제안은 늘 우선순위가 어긋나곤 했다. 북한은 주한미군, 한미 연합연습, 미국의 핵 위협을 위험으로 인식했고, 한

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과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위험으로 여겼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



제4호 (2021년 3월 25일)  

No. 4 (25 March 2021) IPUS HORIZON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3

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한국은 남북회담으로 핵 문제와 재래식 군비통제를 먼저 해결하려 했다

(이상철, 2017). 더 포괄적인 문제들을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야 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물론 남북한 정부는 군축을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군축문제가 더 시급해지고 실질적 협상의 의제가 된 것은 탈냉전 이후,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핵 개발 이후였다.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핵)군축문제가 실제로 진전된 시기는 북미 간 일종의 ‘핵-군축’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고 준수된 

기간(1994년-2002년)이었다. 이 시기엔 북한의 핵 개발이 동결되었고, 영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인력이 상주했으며, 

2000년에는 최초의 6.15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남북 고위급 대화는 95회 이루어졌고 73개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정세현, 2020).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1년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9·11 사태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이 전개되며 북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2003년 6자회담이 열리고, 6·15 정상회

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04년엔 개성공단이 준공되었지만,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전개되고 군축의 흐름이 뒤집히며 

제네바 합의도 파기되자, 북미 협상이나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려워졌다.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기존 정권 시기 

이루어진 합의들이 대부분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한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

는 북미 간 협상으로, 남북 교류와 군축은 남북 간의 합의로 실현하려 했던 시도였지만, G2 갈등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로 지

속되기 어려웠다. 

4. G2갈등과 오래된 위험의 통제

탈냉전과 군축의 흐름이 그랬듯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오늘날, 첨예한 경쟁 분야에 있어서 군축이나 화해협력과 같은 세계

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많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안보나 군

사 분야에서 상호 합의나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군축 연구자들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려면 중국이 참

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중국-러시아 간 삼자대화 또는 미중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제안처럼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상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양국은 군비지출이나 군사력 증강

의 상한선을 정하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서로 상대에게 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No first use)를 체결할 수도 있으

며, CPGS(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 재래식 전 세계 신속타격) 관련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상호 안보의 위협으

로 여겨지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탄두 감축 합의도 가능하며, 미사일 기지 상호 확인 합의나 배치 지역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다. 미

사일의 사용 목적에 대한 상호 확인이나 양국 간 투명성에 대한 합의, 예컨대 레이더 배치 등으로 촉발된 상호 불신의 장기적 해소

와 예방을 할 수 있다(Haynes, 2018).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여러 합의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구체적인 참조 사례가 되진 못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은 초강대국으로서 공유된 이익과 공동의 책임을 위해 상호 신뢰구축과 소통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2015년에 중국과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관련된 양국 간 합의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런 분야의 합의와 협상

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에선 또다시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수준의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며, THAAD 문제와 같은 갈등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그동안 상호 입장 차이와 불신으로 인해 파기되었던 포괄적 협상과 합의의 단계별, 병행 이행을 

진전시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런 논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30년 만에 또다시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휘말릴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국력의 많은 부분을 소모해야 하는 군비경쟁을 막아야 할 당

위는 더 커졌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평화를 확보해야 하는 중국, 오랫동안 군비지출을 부채로 충당해온 미국, 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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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경제발전 가능성이 차단된 북한,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남북 분단으로 협력의 기회를 제약받아온 한국 모두 군축 논의를 

더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국가 간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이 가능해져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때, 동아시아와 

미국도 1990년대의 유럽처럼 다시 한번 군비 감축과 평화 배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군축이란 결국 위험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위험의 종류는 시대마다 변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사

람들은 주로 심혈관이나 암, 폐질환 같은 건강 문제, 교통사고, 영아 사망, 자살과 범죄 같은 사회문제로 사망하지 국가 간 군사갈등

이나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감염병 시대의 위험은 국가 간 위험이나 인간 사이의 사회적 위

험보다는 인간과 자연 관계, 인간과 기술의 관계로부터 초래된 위험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코로나 시대에 현재와 미래의 위험과 불

확실성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일은 환경, 건강, 지식의 교류, 격차와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과 다름 아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비

핵화와 군비 통제, 군축의 문제는 국가 간 갈등의 위험을 통제하는 냉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줄이는 일이며, 평화체제의 수립은 과

거에 발발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이다. 

비록 한반도의 군축과 동아시아 평화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관계, 동아시아 차원에서 냉전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같

은 복잡하고 구조적인 국가 간 갈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하고, 이미 국제

사회가 해결한 경험이 있는 평화의 의제이기도 하다. 2021년 한반도에 2018년의 흐름이 재개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에 1990

년의 흐름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의 위험들이 중첩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위험은 

확실히 통제하고, 평화가 만들어낸 미래의 기회 공간에서 변화와 혁신이 촉발되는 공간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과거에서 지

혜를 얻고 위험을 통제해 기회를 열어가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있다. 

표 1. 시기별 주요 분야 군축의 사례와 합의(1960~2017)

1960 이전 1970 1980 1990 2000 이후

핵
관
련

핵실험 1963 Partial Test 
Ban Treaty

1974 Threshold 
Test Ban Treaty
1976 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1996.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

핵무기 
감축

1972 ABM 
1972 SALT Ⅰ  
1979 SALT Ⅱ

1987 INF 협약 1991년 START Ⅰ 
1993년 START Ⅱ 

2002 Treaty on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2010 New START

핵확산 
방지

1968 NPT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핵물질, 공급, 기술 
통제 관련 합의
1994 북미제네바 
합의

NPT　Review 
Conference 
2006 FMCT
2017 JCPOA

핵무기 
폐기

보고서들 2017 TPNW

비핵
지대

1967 Tlateloco 1985 Rarotonga 1992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5 방콕 협약
1996 Pelindaba 협약

중앙아시아 비핵화 
중동, 남아시아, 유럽 
비핵지대
비핵국가(뉴질랜드, 
노르딕 국가들, 몽골) 

무
기

생화학 1972 생물학 무기 
협약

1990 미소 화학무기 
합의
1993 화학무기 협약 
convention

재래식
무기

MBFR 1990 CFE 협약, 
1996 플로렌스 합의
1997 대인지뢰 협약
1991년 5강 커뮤니케

2002 리마 합의, 
바세나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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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이전 1970 1980 1990 2000 이후

전
쟁
예
방
과

신
뢰
구
축

충돌
예방

핫라인 협약 1971 핵사고 협약
1973 미소 합의

1989 위험한 
군사행동 합의

OSCE 예방 절차

신뢰
구축

1975 헬싱키, 1986 스톡홀름, 1990~1999 비엔나, 
리스본, 나토-러시아 
합의, 나토-러시아 
위원회
1996 상하이 합의 
1996 중국-인도 
합의 1997 모스크바 
하의, 1998 알마티 
공동성명, 1999 
라호르 (파키스탄) 
MOU

2001 중국인도 
친선협약, ASEAN 
약속

해양
갈등

1971년 seabed 협약 1982년 유엔 해양 협약 

합의 
이행 
검증

각협약의 억제, 신뢰구축, 검증, 정보제공 및 교환 조항들 

출처 : Jozef Goldblat (2002), Arms Control: The New Guide to Negotiations and Agreement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에서 필자가 정리.

그림 1.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지역별 군비지출 추세(198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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